
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

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현실화 촉구 청원

■ 청원의 취지

○ 공항소음 인근지역 53만여 명의 국민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.

- 현재 공항 인근의 항공기 이·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법률로 전국

의 6대 민간공항(김포, 인천, 제주, 김해, 울산, 여수)을 ‘소음대책공항’으로 지정하고 

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

- 현행법은 가중등가소음도 61 Lden(엘디이엔) dB(A) 이상을 ‘공항소음 대책지역(이하 

대책지역)’으로 정하고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, 여름철 전

기료 지원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- 하지만 ‘소음대책 인근지역(이하 인근지역)’으로 지정된 57 Lden 이상 ~ 61 Lden 미

만의 53만 여명(국토교통부)의 국민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

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정

부나 한국공항공사, 인천공항공사 등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- 특히 비슷한 소음의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몇 개의 동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

져 방음·냉방시설, 전기료 지원 등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동은 인근지역으로 분류하

여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.

○ 소음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, 조정해야 합니다.

-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

다. (주거시설 6월 ~ 9월 4개월 월 5만 원, 학교 4개월 월 500만 원 한도)

-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

최근 기후온난화로 무더운 5월에도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이 필요합니다. 

- 또한 2022년 이후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거시설의 경우 약 30% 내외, 학교의 

경우 약 60 ~ 70% 내외의 전기료가 인상되어 기존의 전기료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하

지 못하고 있습니다.



■ 청원의 내용

1.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마련

- 해외의 주요 공항(프랑스-샤를드골공항, 독일-암마인공항, 네델란드-스키폴공항) 등은 

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57 Lden 내외에서부터 주거시설의 방음시설 등의 소

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.

- 특히 학교의 경우 소음으로 수업 방해가 심각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인근지

역에 해당하는 57 Lden 이상부터 학교의 방음시설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

니다.

- 따라서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공항소음 인

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지정·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근지역의 전부 

또는 소음도가 보다 심한 일부지역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해 소음대책사업(여름

철 전기료 일부지원 등)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
2. 여름철 전기료를 5개월로 확대 또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한 지원

-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월의 평균 최고기온이 31.3℃이며 여름일수(일 최

고기온이 25℃이상인 날의 일수)가 15.2일로 5월에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불가피

하게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.

- 또한 전기요금은 2022~23년에만 39.6%(한국전력공사)가 인상되었습니다. 서울의 공항소

음대책지역 공동주택 여름철 전기요금 실태조사(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)에 따르면 

2020년에는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의 전부 또는 95%가량이 충당되었지만 2023년에는 

65% ~ 84% 수준만 충당되어 기존보다 현저히 충당률이 낮아졌습니다. 특히 중·고등

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전기요금의 50%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

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.

- 따라서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지원되는 여름철 전기료를 기존 4개월(6월 ~ 9월)에서 5

개월(5월 ~ 9월)로 확대하여 지급하거나,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

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

